
재생에너지 특혜 조치는 “부당”
EU, 독일 재생에너지법 조사 …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

유럽연합(EU)은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관련법이 EU 경쟁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은 독일 정부가 재생에너지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면

제해주는 등 부당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을 일반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7월17일 독일 재생에너지법의 경쟁제한 규정 침해에 대한 조사방

침을 밝힐 예정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건 이후 독일 정부는 2022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

쇄하기로 결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생산에서 50%를 차지하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책 추진을 위해 독일 정부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정책을 펴면서 재생에너

지 생산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 생산비용을 상승시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9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수상은 재생에너지 생산기업 지원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

하고, 정책을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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